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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예산 집행 적자는 경제를 해칩니다.        18-06-29

국가의 예산은 국민, 즉 납세자들이 주인입니다. 예산의 적자 집행은 경제를 해친다는 실례는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스위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스위스 국민은 국가의 예산 집행이 매년 증가해 나가는 현상을 보고  그런 현상을 바로 잡도록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헌법개정 이전에는  정부의 소비가  매년  평균적으로 국내 총생산량 (GDP)의 4.6%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소비를 억제하는 헌법 개정 이후로 증가하는 소비는 평균 2.1%로 줄었습니다. 스위스의 경제는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소비지출의 건전성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은 스위스로부터 소비지출의 검약을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가 장기 소비 예측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에 의하면  소비증가는 현재 20.6%로부터 앞으로 30년 간 매년  점차 증가하여 2048년의 소비는 국내 총생산량의 29.3%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크기가  사기업 부문보다  더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소비지출 중 가장  많아 증가하는  부문은  혜택을 벌려는 노력 없이 거저 정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는 인구측의 증가라고 했습니다.

다행이도 워싱턴 정가에서  소비지출의 증가현상에 상한선을 책정하자는 견해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합니다.  정치인들도 소비지출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해법인 것을 알고 있지만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감히 상한선 책정을 위하여 아무도 앞장 서려 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스위스와 홍콩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과잉 지출을 해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헌법까지 개정해서 소비 과잉지출을 억제할  가능 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주정부 차원에서 예산 소비가 세입 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입법으로 규정한 주는 있습니다. 유타 주가 좋은 예입니다. 유타 준는 주 정부나 시 정부가  세입을 초과하여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정이 되어있 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미의 베네주엘라나 유럽의 그리스는 한 때 튼튼한 경제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표퓰리즘에  중독되어 선심성 예산 지출을 억제 없이 집행했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리스는 유럽 연합의 회원국인 독일 등의 재정 지원으로 명맥을 이어가지만 베네주엘라는  국민이 쓰레기 통을 뒤지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남미 최대 산유국인 베네주엘라는 원유값이 높았을 때는 부국 으로 인정되었지만 원유값이 바닥을 치자 빈민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고국인 한국도 국가의 채무는 늘어가는데 청년 실업수당이나 보건 복지 지출이 증가일로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에 무리한 경제 원조를  해주고 싶은 유혹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예산 적자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늘어서 한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하겠습니다. 성경에 "주는 것은 받는 것 보다 복되다"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자기 돈이 아닌 세금 돈을 마구 주라는 말씀아 아닙니다. 가정이나 정부는  소비를 수입에 맞추도록  조절해야 한다는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끝
